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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bound policie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period of the Lee 
Teng-hui(李登輝) administration,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en(蔡英文) administration. Taiwan’s foreign polic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such as U.S.-China relations. Previous Taiwanese 
governments have actively promoted Southbound policies to advance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ASEAN with the aim of ‘De-Sinicization’, but have not achieved much 
results. This is because variables such as cooperative U.S.-China relations and strong 
checks from China played a role at the time. In this environment, Taiwan had to pursue 
an appropriate ‘balanc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maximized, creating a new space for Taiwan’s 
foreign policy. This is because the U.S. valued cooperation with Taiwan in the process 
of embody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o curb China’s rise.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ou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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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in that it seeks to link with the U.S. India-Pacific Strategy and attempts to 
advance to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s New Southbound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a 
‘bandwagoning’ to the United States, not a balanced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and honeymoon between Taiwan and the U.S.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Taiwan’s bandwagoning strategy, which actively pursues a link 
between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India-Pacific Strategy, is also expected to 
be maintained.

Keywords 
New Southbound Policy, India-Pacific Strategy, Bandwagoning, De-Sinicization, U.S.-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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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 약

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

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

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

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

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

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

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
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

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신남향정책, 인도태평양전략, 편승, 탈중국화, 미･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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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세안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가치의 

증대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이들과의 교류 증진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 역시 동남아 국가와의 다각적 교류･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리덩후이 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1) ‘남쪽을 향한’으로 명명되어지는 이 같

은 남향(南向)전략은 현재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New Southbound 
Policy)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화

해･협력이라는 대외환경에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증대되는 중국의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남향정책은 대만의 주요 대외전

략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만의 남향정책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외전략 가운데 하나

인 신남방정책과 유사한 제기배경 및 대상지역과 국가 등으로 인해 비

교 분석의 대상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즉, 과도한 중국 의존

을 벗어난 경제･산업적 다각화라는 공통의 제기 배경을 갖고 있으며 

아세안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전략이라는 점이다. 이혁구

(2019)는 과도한 중국 의존을 벗어나고자 잠재력이 큰 아세안 시장에 

주목한 점이 한국과 대만의 대 동남아 정책 실행의 공통된 배경이지만, 
각국이 갖는 경제･산업적 강점 및 동남아와의 교류협력 기반 등의 조

건으로 인해 접근 방법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기술이전 등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아세안 FTA와 RCEP 등 기존에 구축한 플랫

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만은 아세안 국가들

과 무역과 투자, 자원, 관광, 인재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목표

1) 이 글에서는 대만은 중화민국의 약칭으로, 타이완은 지명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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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

만의 대외환경 즉, 아세안 국가들과의 제도적 협력기제(공식적 수교)가 

부족한 점이나, 중국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권호(2019) 역시 대만이 동남아 국가

와 교류하는데 있어 대외적 요소, 즉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제약 요

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의 많은 연구들 역시 대만 남향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외환경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徐遵慈(2018)은 그동안 진행된 대만의 남향

정책이 주로 경제･산업적 목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대상 역시 대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아세안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차이잉

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은 인본정신을 중심에 둔 공공외교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 협력 대상 역시 남아시아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Hunter Marston and Richard C. Bush(2018) 역시 

최근 신남향정책이 대만이 보유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분야 협력 

등으로 교류분야가 확대되었음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연구는 신남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세안 협력을 둘러싼 중국

과의 경합 등의 한계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

을 지적한다. 徐遵慈(2018)은 아세안과 무역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중

국이 대만 견제를 시도하는 이른바 중국요인으로 인해 신남향정책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楊惟任(2018) 경우 양안관계가 신남향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양안 간 

대화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이 추

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경제적 상호 윈윈의 협

력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 자

유무역협력을 체결하는 등 실리적 남향정책을 추진했던 국민당 마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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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달리, 중국은 차이잉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2) Humphrey Hawksley(2019)는 대만의 대중

국 경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는 등 신남향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

지만, 이 역시 중국의 견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충분히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관련하여 대만에 더 큰 피해

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이 ‘양안의 통일’과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되고자하는 중국의 야망과는 맞

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중국에게 놓여진 딜레마

라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

행하는 남향정책의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곤 

한다.3) 

이 글의 목적은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의 관점에서 대

만의 주요 대외전략인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차이잉

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리
덩후이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만 남향정책은 각 시기별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은 기존 남

향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국내외 여건과 목표, 그리고 접근 방법을 

수립했을까? 그리고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

인가? 본고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데 있어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대만 신남향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 변화에 주목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만 남향정책을 탐색하는데 있어 미국과 

2) 관련 논의는 Hunter Marston and Richard C. Bush(2018) 참고.
3) 차이잉원 집권 초기 제기된 신남향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史丁莎(2017)은 독립지향의 민

진당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창한 신남향정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마잉주 집권기 밀접

해진 양안관계를 경계, 양안분단의 현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진당 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양안관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배제할수록 신남향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이고 대가는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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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 및 변화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야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대만의 대외환경이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만해협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이며 양안관계 역시 이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만의 대외정책 특히, 탈중국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남향정책을 관측하는데 있어서 미･중관계의 변화를 기본

적인 이해의 배경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논지를 미리 밝히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소련의 위협

을 견제하고자 하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에 기초한 미국과 중국의 전격

적인 화해와 관계 정상화로 인해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

였으며 대외관계 역시 크게 제약을 받았다. 1980년대 본격적인 신(新)
데탕트 시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미･중관계는 큰 틀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1989년 톈안만 사태 그리고 대만에서의 정치적 민주

화로 인해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는 조정기를 거

쳐 2000년대 초반까지 협력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

국 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역내 질서에서 양안관계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만의 시도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탈중국을 위한 대만 대외정책의 외부환경

이 매우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만의 대외정책은 중국과의 협력 

또는 중국의 묵인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비정부 및 비정치적 분야를 

위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한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집권기 미･중관계의 변

화는 대만에 있어 새로운 대외정책 실행에 기회를 제공하였다. 1970년
대 이후 미국의 대만정책의 기조였던 ‘전략적 모호성’.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하고 이를 위한 대만

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미국의 정책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

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만의 적극적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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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는 중국으로의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분산(남향정책을 

통한 동남아 국가 등 진출)과 균형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

어나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편승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전

략을 실행하고 있다.4) 즉,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향정책을 통해 동

남아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에 대한 경제･사회적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

의 분산과 균형이라는 전략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일 동맹에 올

라타기’ 위한 자신의 대외적 외교자산 확보에 필요한 ‘몸 값 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미･중관계라는 외생적 조건 하에서 자율적인 

대외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대만의 남향정책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이 연구는 구조와 행태를 연계한 논의를 통해 행위주체로서 대만이 갖

는 복합적 전략목표와 행태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국양제를 

원칙으로 한 양안관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행

위자인 대만의 대외전략 기조와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중관계를 비롯한 대만 

대외환경 및 관련 이론적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대만 신남향정책 동향 파악을 위하여 대만정부 및 관계기관 홈페

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문건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대만 신남향정

책 추진 현황 검토를 위하여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전후 대만의 대외환경

을 미국과 중국관계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중관계 변화로 인해 국제질서는 크게 동요하였고 대만

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 형성된 대만문제와 관련된 

미･중 합의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 기간 대만이 

4) 曾晓栩(2020)를 비롯한 많은 중국학자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 제기된 인도태평양 전략으

로 인해 신남향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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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대외환경은 어떤 양상이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역대 대만 

정부가 추진한 남향정책을 비교･분석한다. 리덩후이 정부와 천수이볜 

정부, 그리고 마잉주 정부로 이어져온 남향정책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남아 국가 진출을 통한 수출다변화 모색이라는 분산과 균형

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 이 시기 추진된 남향정책은 당시 협

력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견제라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 중

인 신남향정책을 국제정치학의 편승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책의 등장

배경과 정책적 구성, 그리고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차

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이 역대 대만 정부가 추구하던 분산과 균형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에 대한 편승 의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을 종합하고 향후를 

전망한다. 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미･중관계와 대만 대외환경의 변화

1. 미･중 컨센서스와 대만의 고립

본 장에서는 신남향을 비롯한 대만의 대외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대

만을 둘러싼 국제환경과 제약요인을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화

해･협력을 통해 빠르게 재편된 국제질서는 일종의 외생변수로서 대만

의 이해와 선호, 그리고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강하게 영향을 끼

치게 된다.5)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1972년 2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작성된 ｢상하이공동선언문｣, 그리고 1979년 미･중

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관련한 메커니즘 분석틀은 주장환･유은하･김수한･조형진(2018: 
34-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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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담겨졌다. 1949
년 양안분단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공진영의 첨병이 

되었다. 비록 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겼지만, 장제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의 합

법정부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6) 

이 같은 대외적 국제사회의 지지와 승인은 이주자인 외성인(外省人)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당 일당지배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기반

이었다.7)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소련 견제라는 공통의 전략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격적으로 화해를 선언하고 1972년 2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대만의 국제적 

지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미･중 양국은 ｢상하이공동선언문｣의 11-12
항에 걸쳐 양안문제에 대한 일종의 컨센서스를 제시했다. 즉 ① 중화인

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 대만 해방은 …중국의 내정

이다.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은 대만에서 철수해야 한다. ② 미국은 양

쪽의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

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관심사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8)

6) 한국전쟁을 호전적 공산주의운동의 사례로 인식한 미국 등 서방진영은 대만의 장제스 

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로 삼았고 자유 반공진영의 중요한 성원으로 삼았다. 한국전쟁

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는 Judith F.Kornberg&Jphn R. Faust(2008: 178-179); 
Pang Yang Huei(2019) 참고. 

7) 대만의 장제스 정권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자임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내전인 상태임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국민당 엘리트를 통한 통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미･중 화해에 따른 미국과 일본 등 

반공동맹으로부터의 배척은 ‘대륙수복’이라는 구호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였

으며, 대만의 체제변화를 격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내용은 若林正丈(2019: 142- 
143) 참고.

8) 미･중 데탕트를 주도했던 헨리케신저의 회고에 따르면 당초 일반적인 외교문서 양식에 

따라 미국에서 작성했던 초안을 마오쩌둥이 거부하고 양국 간의 이견 사항을 서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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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미국과 중국의 국내적 정치상황 그리고 미소 화해무드에서 미･
중수교는 1979년으로 미루어졌지만 그동안 대만의 국제지위와 대외환

경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하이공동선언 직전인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만은 

‘도적과 함께할 수 없다(漢賊不兩立)’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서 탈

퇴했다.9) 그리고 대만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졌던 일본이 1972년 9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10) 

1978년 12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는 짧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상하이공

동선언｣의 합의 즉, 하나의 중국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미국 의회를 중

심으로 결집하여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명문화한 ｢대만관계법｣을 

1979년 4월 통과시켰다. 미국은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통해 미･중
관계 정상화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여 양안문제에 대한 미국개입이 가능함을 명문화했다. 대만관계

법 제정은 사실상 미국이 대만에게 안보우산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증

서술한 이후, 이견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기술하는 독특

한 방식으로 선언문을 구성하게 되었다. 상하이공동선언문이 갖는 소위 구동존이(求同
存異) 특성에 대한 내용은 헨리 키신저(2012: 335-336) 참고.

9) 미국 및 일본 등 대만의 우방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만의 장제스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는 중국에 양보하지만 유엔 회원으로 남도록 권고했으나, 완고한 대만

의 외교적 조치로 인해 스스로 유엔에서 탈퇴하는 외교적 악수를 두었다는 견해가 있

다. 관련 내용은 戴天昭(2002: 541); 若林正丈(2019: 124) 참고.
10) 일본과 중국 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핫토리 류지(2017: 269-284)참고. 

당시 일본 리더들은 상하이공동성명의 형식과 마찬가치로 일본은 중국 측의 주장을 (소
극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으며 또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했다. 중일 수교에 대하여 대만의 장제스는 2차대전 승전국으로서 대만이 

일본에 베푼 은혜(천황제 유지,분할통지 억제, 전쟁배상금 탕감)를 배신했다는 격정적 

분노를 표출했지만, 일본 측이 우려한 경제사회 교류 단절 및 대만 거주 일본인 추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재단법인인문교류회｣와 ｢아동(亞東)
관계협회｣를 설립하여 사회경제 교류를 이어나갔다. 관련 내용은 戴天昭(2002: 589) 및 

구보도루(2021: 222-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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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였다(Kerry Brown, 2014: 299). 이와 같이 ▲대륙의 중국을 

정통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되 ▲분단상황은 평화적 수

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구성된 미･중 간 합의를 통

해, 若林正丈(2019: 130)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은 더 이상 대만을 수호

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지만 대만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게 되

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은 대만병합을 위한 중국의 무력사용을 억제

하기 위해 대만방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대만의 급진적 독

립 움직임을 제어하여 양안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시키는 ‘전략적 모

호성’을 對대만 기조로 삼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11)

미･중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중국 역시 

대만과의 접촉에 적극 나섰다. 1978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병합을 의미하는 ‘해방’ 대신에 ‘조국

통일’이 쓰여졌다. 1979년 미･중수교가 발효됨과 동시에 1954년과 

1958년의 대규모 포격전 이후 하루씩 걸러 홀숫날마다 양안접경인 진

먼다오 쏘았던 중국의 폭탄이 멈췄다. 또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명의의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신(告臺灣同胞書)’을 발표 

△군사대결의 종결 논의 △통항･통상･통신의 양안 삼통 △양안교류 확

대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화해 제스처를 일언

지하에 거절하고 중국과 타협･접촉･담판을 하지 않는 기존의 3불(三不)
원칙을 고수했다. 미･중 수교에 따른 미국과의 단교, 갈수록 커지는 국

내의 민주화 요구 등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대만 당국은 반공안보 

의식의 고취를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

는 평화는 새로운 통일전선 술책에 불과하고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이 

11) 미국의 외교방침은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이 중국이 대만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권

리를 자동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 또는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대만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2007년 추진한 대만 명의하의 UN가입 국민투표에 반대하였다. 관련 논의는 한국국제정

치학회 중국분과 편(2008: 60-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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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강화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1년 대만은 ｢삼민주의

(三民主義)｣ 통일방안을 선포했다.12)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었다. 그림 1과 같

이 1950년 당시 독립국가 87곳 가운데 대만과의 수교국은 37개로 전체

의 43%에 달했던 반면 중국과의 수교국은 18개로 21%에 불과했다. 그
러나 미･중관계가 진전된 이후 1972년 대만 수교국 비율은 전체의 

29%로, 그리고 미･중이 수교한 1979년에는 13%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동 기간 중국의 수교국 비율은 59%와 73%로 늘어났다. 텐안먼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 시작한 1992년 중국의 수교국은 152개 국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대만의 경우 1992년 전체의 15%인 29개 국가와 

수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대만의 수교국은 14개로 줄

어들었다. 

그림 1. 중국 및 대만 수교국 비율 추이(1950-1992)
(단위: %)

출처: 若林正丈(2019: 125) 자료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2) 미･중수교 이후 중국의 양안정책 및 대만의 대응에 대한 내용은 蔡東杰 외(2017: 
74-75); 長五岳 主編(2014: 37-62: 107-126) 참고. 진먼다오를 둘러싼 양안 분쟁에 대해

서는 김수한(20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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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이중억제와 대만외교의 제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과 평화적 해결을 축으로 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으

로 미･중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했던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약화

되면서 양국관계는 경쟁과 갈등, 그리고 협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의 합의 역시 때로는 크게 흔들

렸지만 결국에는 1972년 원칙으로 수렴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서진영, 
2007: 177-192).

대내외적 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타이완과 펑후, 마조, 진먼 등 실효지배 도서를 

대만의 영토로 하는 주권국가 체제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대만

의 정치지향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은 리덩후이 집권기 ‘특수한 

국가 대 국가관계’로, 그리고 천수이볜 시기에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
論)’ 등으로 표출되었다.13) 또한 대만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수교국 경쟁을 지양하고 비정부형태의 외교채널을 

구축하여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

다. 그 밖에 국호를 고수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로 국제기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14) 

13) 1991년 대만은 국공내전 이후 유지되었던 ‘반란진압을 위한 동원 시기(反亂鎭定動員時
期)’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는 총통의 독재적 권한을 페지하는 민주적인 조치임과 동시

에 국민당의 일방적인 내전 종료 선언이었다. 헌법을 개정하고 중화민국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실효지배 도서로 한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카하라아키오･마에다히로코, 
2015: 111)

14) 대만과의 단교이후에도 비공식 또는 준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교

류협회 등의 형식으로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타이베이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만은 1981년부터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1990년 타이완, 펑후, 진먼, 마주 독립관세영역의 

명칭으로 GATT에 가입했다. 1991년과 2002년 각각 APEC과 WTO에 옵저버로 가입했

다. (Gary D. Rawnsley, 2000; 戴寶村, 2018: 178-179 : Kerry Brown & Kalley Wu Tzu-hui, 
2019: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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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와 같은 대만의 조치를 현상유지를 넘어서 양안분단을 고

착화하여 점진적 독립을 지향하는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해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점차 공세적인 대만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장쩌민 집

권기인 1995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한 일국양제와 평화통

일 방안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부세력이 간섭할 시’라는 조건을 달아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 후진타오 집권기인 

2005년에는 ｢반분열국가법｣ 제정을 통해 대만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상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할 경우 비평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법제화했다.15) 

1972년 조성된 국제질서에 대한 대만 및 중국 양측의 움직임과 도전

에 대하여 미국은 이중억제 정책을 통해 대응했다. 1992년 F-16전투기

의 대만판매승인, 1996년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중국의 

군사훈련 등 무력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파견 등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근거한 대만문제에 대한 관여에 적극적

으로 나섰다. 동시에 대만 독립세력이 미국의 통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공식적으로 197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16) 

냉전이 붕괴되고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대만의 민주화에 대해 우

호적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의 정치적 변화와 외교는 어

15) 대만의 탈중국화에 대응한 중국의 선언 및 법제 수립에 대한 내용은 유세희(2005: 271- 
284) 참고. 

16)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된 시기인 1998년 중국을 방문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뉴스핌(2020.8.10.)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속 전환점 

맞은 미국-대만 관계 참고.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만전략의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은 Gary D. Rawnsley(2000: 18-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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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의 부합하고 자신들의 통제 내에서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고조되고 미･중 충돌이 염려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어김없이 1972년 수립한 원칙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미국은 대만문제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 미･중 경제관계와 

동아시아 역내 미국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미국의 대만정책은 하나의 중국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양대 원칙 사이

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1972년 대만 관련 

질서를 만들어냈던 힘의 크기와 규범 그리고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

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중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대외활동 역시 크게 

제약을 받았다. 대만은 장징궈 집권기 유연한 외교(彈性外交) 기조에 

이어 실질외교(務實外交) 등을 기조로 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

인 외교정책을 실행했지만, 번번히 중국의 간섭과 미국의 비협조로 기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 대만은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지지를 확대하고, 고위 당국자들의 대외활동도 확대시켜 나갔다. 
하지만 특수한 국가대 국가 선언으로 인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양안관

계가 악화되었으며 1992년 아시아의 주요 우방이었던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등 대만의 대외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2000년대 민

진당 출신으로 처음 당선된 천수이볜 총통은 대만의 독자성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천수이볜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의 묵인하에 2001년 5월 중남미 순

방을 위한 전용기 급유를 명목으로 미국에 사흘 간 체류하며 뉴욕시장

과 접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만의 외교활동 

역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003년 미 부시 대통

령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

확인하고,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건 또는 대만에 의해서건 양안관계의 

현상유지에 변화를 가할 어떠한 일방적 결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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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견지해온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17) 한편 

2008년 5월 취임한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우호관계 촉진에 주력하여 

활로외교(活路外交)를 통해 대만의 외교공간을 확대시켜 나갔다. 대만

은 중국과의 협력에 기초하여 아태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신지역

주의(New Regionalis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18) 이 같은 

대만의 대외활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수용이라 할수 있는 92컨
센서스(九二共識)를 전제로 한 것이다.19)

3.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대만 전략가치의 제고 

1972년 형성된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의 합의는 탈냉전 이후에도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의 상호의존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상호의존은 양국으로 하여금 상대와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를 제어하도록 작용했다.20)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문제는 중

17) 관련 내용은 다음의 언론보도 참고, ‘경향신문(2001/5/23.) 방미 천수이볜 성공적 통과외

교’ 중앙일보(2003/12/10.). 부시 ‘대만 독립 반대입장’ 참고. 프레시안(2004/1/7.) 미국은 

대만을 버렸는가?
18) 관련 내용은 김원곤(2009) 및 대만 신문국 장관 기고문 참고 ‘한겨례(2010/5/21)’. 대만

의 활로외교와 양안관계. 
19) 1992년 11월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

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

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합의했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양측 기구가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도출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양안문제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마잉주 정부는 이 원칙이 대만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것은 아

니지만 양측의 대립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으
로 받아들였다. 이에 비해 민진당은 92컨센서스의 존재 자체는 물론 내용과 발전 가능

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현재 집권하고 차이잉원 정부는 92컨센서스는 역사적 사실이

라는 점만을 인정하고 이를 양안대화의 전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은 (연합

뉴스 2014/2/11) 중국-대만 관계개선 원칙 ‘92컨센서스 란’. 마잉지우 집권기 대만의 92
컨센서스 수용과정 및 과련 대만 내부의 정치동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zu-yin 
H(2020: 340-349) 참고. 

20) 미･중 경제적 상호의존은 수출국과 수립국, 채권국과 채무국, 생산국과 소비국이라는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된다. 관련 내용은 김재철(2015: 63-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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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사활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변적 이익에 불

과했다. 이 같은 외부환경에서 대만의 대외관계는 제약을 받았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된 상황에서야 제한

된 외교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뚜렷해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등 국제질서가 동요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미･중관계

의 변화는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보다 분명해졌다. 미･중 무역불균

형을 조정하는데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지정

학･지경학･기술민족주의를 넘어서 가치･이념으로까지 치달았다. 트럼

프 행정부의 각종 전략보고서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 긴요함을 적시하고 있다.21)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만

이 중요한 카드로 부각되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직후인 2016년 12
월 2일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했다. 1979년 단교 이후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의 첫 대화였다. 2019년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

서｣는 대만을 관계를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 대선을 앞둔 

2020년에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했다. 트럼프 정부

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흔들자,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의 힘에 밀

려 국제무대에서 고립됐던 대만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대만은 친미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분명하게 선택했고, 시진핑 

체제에 대한 대만 사회의 반감을 활용해 탈중국의 정치적 캠페인을 강

화했다.22) 대만을 지렛대로 하여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자 하는 미국, 그리고 양안문제에 대한 일보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강

경한 중국.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 상황에 편승하여 국

21) 중국에 대응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보고서의 내용은 문정인(2020: 159-160) 참고. 
22) 트럼프 집권기 미･중 전략경쟁과 대만의 편승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2021)참고. 대만 

내부에서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정체성 변화에 대한 내용은 金修汉(2021: 75-80) 
참고. 대만인들의 반중감정의 기폭제가 되었던 홍콩시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Feilong 
Tian.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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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익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 트럼프 집권기 빚어진 이 같은 

구도는 바이드 행정부로 이어졌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던 바이든 미 행정부였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라는 트럼프

의 유산만은 계승하여 확대 강화했다. 대만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견

제하겠다는 입장 역시 지속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압박의 

강화, 자기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국 견제연합의 구축을 지향하

고 있는데23), 특히 대중국 견제연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대만에 새로운 외교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Ⅲ. 역대 대만 정부의 남향정책 비교

1. 리덩후이 정부 남향정책: 對중국의존도 감소를 통한 국가이익 극

대화 추구

아세안 등 동남아는 대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임과 동시에 중국계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대
만의 역대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외교･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이는 1994년 리덩후이 총통의 남향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

며, 이후 각 정부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의 다변화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남향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었

다. 대만 정부 차원에서 남향정책이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추진된 것은 

리덩후이 총통 시기이다. 1993년부터 대만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처

를 분산하고 동남아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

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 과

정에서 대만 경제부는 처음으로 ｢남향투자정책의견서(南向投資政策說

23)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강화 방향에 대한 내용은 정재호(2021: 367-3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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帖)｣를 발표하였다(趙文志 and 金秀琴, 2015). 1994년 2월 리덩후이 총

통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들을 개인자격으로 방문해 지

역 간 경제무역 관계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방문 당시 열린 기

자회견에서 리 총통은 대만이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컨

트롤 할 수 있는 금융센터와 무역문제에 대한 서비스 체제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언급했다(趙
文志 and 金秀琴, 2015). 리덩후이의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중국의 강력

한 반발 속에서도 강행되었으며(연합뉴스, 1994/2/16), 방문 직후인 

1994년 3월 대만 행정원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경제무역 업무 강화 

강령(加強對東南亞地區經貿工作綱領)｣ 발표를 통해 남향정책을 공식화

하였다. 이강령은 향후 3년(1994-1996년) 동안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만 국영사업과 민간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아울러 이를 장려하기 위해 각 국가와 투자보호협의(投資保
障協議)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避免雙重課稅及防杜逃漏稅協議)을 체결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되었다(馬利艷 and 陳梅蘭, 2018).

상술한 업무강령은 1996년 말에 실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1997년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되어 

1999년 12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실시 지역 역시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

디아, 호주, 뉴질랜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강령의 명칭 역시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경제무역 업무 강화 강령(加強對東南亞及
紐澳地區經貿工作綱領)｣으로 변경되었다(中華民國外交部, 2003).

남향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대만은 동남아 국가들과 일련의 

경제,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일례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양자 협상의 급을 높였으며, 태국과 인도네

시아에 주재하는 ‘주외관처(駐外館處, 주재관)’의 지위를 한 단계 높이

기도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투자보호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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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했으며, 대만의 對동남아 투자 총액은 416억 달러(2002년 12월 기준)
에 달했는데 이는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많은 규모였다(中
華民國外交部, 2003).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같은 

시기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대만 기업의 동남아 투자

는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중국 대륙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다는 한계

를 보이기도 했다(陈先才 and 张萱妍, 2020; 이권호, 2019).

2. 천수이볜 정부 남향정책: 이상과 실제의 부조화

2000년 집권한 천수이볜 총통은 전임 리덩후이 총통의 남향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무엇보다 1999년 12월에 

만료 예정이었던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경제무역 업무 

강화 강령｣이 3년 연장되어 2003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대만 경제부는 ｢동남아 경제무역 투

자 강화를 위한 종합조치 및 세부계획(加強東南亞經貿投資配套措施及
細部計畫)｣을 작성했으며, 이는 행정원을 거쳐 2002년 10월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세부계획에는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타이상(台商)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WTO
를 활용한 제조업 투자 및 기업 지원 기구를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趙文志 and 金秀琴, 2015). 나아가 향후 동남아 각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馬利艷 and 陳梅
蘭, 2018). 다만 투자의 주체인 타이상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실제 타이상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등으로 인해 동남

아로의 진출을 꺼려했다. 대만의 한 사업가는 천수이볜 정부가 추진하

는 남향정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기업인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

면서, 대다수의 기업은 동남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익숙하지 않다고 토로했다(Taipei Times, 20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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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과 거리를 두는 타이상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

(Murray Scot Tanner, 2007) 역시 남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천수이볜 정부 출범 이래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교류를 꺼리게 되었다

(Taipei Times, 2004/9/29).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부상

한 중국 정부의 견제로 인해 천수이볜 시기 남향정책은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24)

3. 마잉주 정부 對동남아정책: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에서 외교공간 

창출 시도

마잉주 시기 대만은 전임 리덩후이･천수이볜 정부와 달리 남향정책

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刘鑫恬, 2021). 마잉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

시하는 정책을 견지해 나갔다. 2010년 3월 대만 행정원이 발표한 제6
기 ｢동남아 지역에 대한 경제무역 업무 강화 강령(加強對東南亞地區經
貿工作綱領)｣은 대만이 향후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 간 고위급 상호교

류를 확대하고 장관급 경제협력 회담을 정례화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

함되었으며, 각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경제무역동반자협정 등

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타이상의 대외투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만이 갖고 있는 우위 산업과 동남아 

현지 자원을 결합해 각 국가들과의 교역, 투자 및 기술협력 관계를 확

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經濟部國際貿易局, 2021).

24) 중국은 국가이익을 위해 정치안보적 수단외에도 경제적 방법을 통해 공식적 그리고 비

공식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대외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제재가 빈벌한 

2010년 대 이전의 경우 주로 대만의 천수이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재가 있었다. 중국의 

공식･비공식경제제제 현황에 대한 내용은 조형진(2021: 33-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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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대만의 ‘아세안+4(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가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마잉주 총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북한과 대만뿐이라면서, 대만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

하고 있으며 아세안+4 역시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中國
時報, 2009/12/17). 이러한 대만의 구상은 2013년 뉴질랜드와의 경제협

력협정(ECA) 체결(2013년 7월), 싱가포르와의 경제동반자협정(ASTEP) 
체결(2013년 11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리덩후이 총통 시기부터 추진되어온 남향정책은 수출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경제 의존도 감소라는 문제 제기에 기반하여 지속되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례로 1996년 8월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

원회는 양안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대만 기업의 과도한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대상이 동남아로 전

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연합뉴스, 1996/8/26), 
이는 남향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잘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각 역

대 대만 정부가 추진한 남향정책의 주요 목표와 성과, 한계 등은 표 1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리덩후이, 천수이볜 총통 시기 추진된 남향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만이 차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에 적

극 나섰다는 것이다. 일례로 동남아 금융위기 당시에 대만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대폭 확대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 등 외신은 이를 

두고 대만이 남향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며, 
이는 경제적인 목적보단 중국으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자 활용되는 

‘정치적 지렛대(political leverage)’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

다(The Washington Post, 1998/1/22).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 속에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남향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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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의 주요 주체인 타이상들의 무관심 등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

해 남향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2와 같이 1990- 
2000년대 대만이 남향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중국투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양안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표 1. 역대 대만 정부의 남향정책 비교

리덩후이 천수이볜 마잉주

시기 1993-1999 2000-2007 2008-2015
대상 

국가
동남아국가/호주/뉴질랜드 동남아국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주요 

목표

∙대륙경제 의존 탈피

∙동남아국가 경제무역관

계 활성화

∙대륙의존 탈피

∙동남아국가와 양자FTA 
추진

∙아세안+4 구상

∙중국협력을 통한 아세안 

시장 개척

구체 

정책 

및 

성과

∙외교적 지위 상승(주위

관처 격상 등)
∙투자보호협정 및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

∙동남아국가에 대한 투

자규모 확대

∙타이상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시스템 강화

∙ WTO를 활용한 제조업 

투자 등 추진 

∙뉴질랜드와 ECA 체결

∙싱가포르와 ASTEP 체결

∙타이상의 대외투자에 대

한 자문서비스 제공

한계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

한 진출의 제약

∙중국의 부상과 견제

∙중국의 견제 심화

∙타이상의 무관심

∙대륙의존도 상승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남향정책 용어 미사용

자료: 馬利艷&陳梅蘭(2018) 및 이권호(2019)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한편 마잉주 총통 시기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향정책

이라는 용어 사용은 자제하였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시작 개척이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 시기 남향정책은 중국과의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ECA, 싱가포르와 ASTEP 체결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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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 역시 줄여나가는 데 성공했다.

그림 2. 대만의 對중국 투자 규모(1992-2015년)
(단위: 만 달러)

자료: Investment Commission, MOEA, Taiwan. Investment To Mainland China. 
https://www.moeaic.gov.tw/business_category.view?lang=en&seq=3(검색일: 2022.1.9.).

종합해보면, 리덩후이 총통 이래 대만은 남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고 차이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자 했으나, 오히려 중국과의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었을 때 비교적 성

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중관계의 틀에 강하

게 결속되어진 대만이 가진 대외환경의 특징이자 딜레마가 발현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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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 특징

1. 기존 정책의 계승과 발전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은 리덩후이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

책의 연장선에 있다. 차이잉원이 공식적으로 신남향정책을 언급한 것

은 민진당 대선후보로 있던 2015년 9월이다. 차이잉원은 향후 민진당 

정부가 신남향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간 대만이 추진해온 ‘남진

정책(南进政策)’은 주로 대만기업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인도를 포함할 것이며, 협력 분야 

역시 민간교류와 문화, 교육연구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구상

을 밝혔다(多维新闻, 2015/9/22).

2016년 6월 차이잉원은 취임 한 달만에 총통부 산하에 ‘신남향정책

판공실(新南向政策辦公室)’을 설치하고 황즈팡(黃志芳) 前외교부장을 판

공실 주임으로 임명(風傳媒, 2016/6/15)하는 등, 역대 정부보다 더욱 적

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같은 해 8월 차이잉

원이 주재한 대외경제무역전략회담(對外經貿戰略會談)에서 신남향정책

의 ‘정책강령’이 통과됐으며, 9월 대만 행정원은 정책강령에 근거하여 

｢신남향정책 추진강령(新南向政策推動計畫)｣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차이잉원이 주창한 신남향정책은 표면상 역대 대만 정부의 남향정책

을 계승하면서도 협력 국가의 범위를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로 확장

하고 또 교류의 범위를 민간교류와 문화 등 부문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탈

중국화를 추진하는 차이잉원 정부의 의지가 신남향정책을 통해 발현되

었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차이잉원은 제임스 모리어티(James Mori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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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台協會, AIT)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바, 자연스럽게 ‘자유롭고 개

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관자’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만이 이 지역

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면서, 법규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

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차이잉원은 대만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하

며, 이러한 협력은 ‘신남향정책’을 통한 협력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다

(中華民國總統府, 2017).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이 참여를 희망하며, 구체적으로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남향정책 추진강령｣은 아세안과 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경제

공동체의식(經濟共同體意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협력분야로 ① 경제무역협력, 
② 인재교류, ③ 자원공유, ④ 지역 간 연결 등을 제시했다(中華民國行
政院, 2015).

먼저 경제무역협력 부문에서 대만은 기존 아세안과 남아시아를 수출 

파운드리 기지로 간주했던 과거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파트너 국가들과

의 산업공급망 통합, 내수시장 간 연계, 인프라 사업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경제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공급망 통합 과정에서 현지 산업 에너지와 수요에 맞추어 경쟁우

위 산업과 각 국가의 공급망 간 결합을 강화할 것이며, 내수시장 간 연

결 부문에선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 건강, 의료, 외
식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둘째, 인재교류 부문에서 ‘사람’을 핵심으로 하여 청년학자와 학생, 
산업인력 간 교류와 육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구상이 포함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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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만장학금을 확대 편성하여 ASEAN 및 남아시아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산업 수요에 맞추어 산학협력전담반과 외국청년기술훈

련반 등을 신설할 것이며,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내 대학의 동남아 언어 및 지

역무역 인재 양성과 해외 캠퍼스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

했다. 나아가 전문성과 기술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체류 연한을 연장시켜줄 것이

라고 밝혔다.

셋째, 자원공유 분야에서 신남향정책에는 문화와 관광, 의료, 과학기

술, 농업, 중소기업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만 경제무역 발전의 ‘종심(縱深)’을 넓혀갈 것이

라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 각 국가와 신약개발협력 등

을 추진할 것이며, 각 국가들과 도시 간 문화교류 및 협력을 장려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선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 방문 시 필

요한 관광비자 절차를 완하하고 이슬람권 관광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연결 부문에서 신남향정책은 협력 구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제도화협력 확대, 협상 및 대화채널 강화, 민
간단체와 교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역내 안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는 구상이 제시됐다. 특히 주요 협력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프로

젝트를 적극 실시하고 이미 체결된 양자 간 투자 및 조세협정을 갱신,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한 對중국 경제 의존도 감소는 대만 신남향정책

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6년 차이잉원의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신남향정책과 그 정책적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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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일례로 

2021년 1-10월 동안 대만은 ASEAN 회원국들에 총 53억 달러를 투자

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사상 처음

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약 45억 달러)를 앞선 것이기도 했다(Nikkei 
Asia, 2022/1/18).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인 18개국으로 확대했을 때도 

대만의 투자는 돋보이는데, 2021년 상반기 기준 18개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 규모는 68.4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2.14% 증가한 수

치를 기록했다(Taiwan Business Topics, 2021/12/27).

그림 3. 대만의 對중국 투자 규모(2016-2021년 11월)

(단위: 만 달러)

자료 출처: Investment Commission, MOEA, Taiwan. Investment To Mainland China. 
https://www.moeaic.gov.tw/business_category.view?lang=en&seq=3 (검색일: 2022.1.9.).

인재교류 부문에서도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비교적 양호한 성과

를 거두고 있다. 대만 교육부 측은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 18개국에서 

총 48,000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8년 이미 

51,970명의 학생들이 대만에서 공부하는 등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18개
국에서 공부하는 대만 학생들 역시 약 21,000명을 기록하면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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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대비34.7% 증가했다(Taipei Times, 2019/9/11). 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해 2020년 대만 학교에 등록한 유학생은 총 3만 명 감소했으

나 신남향정책 대상국 18개국의 학생은 불과 2,000명 감소하는 데 그

쳤으며, 유학생 중 18개국 학생의 비율은 총 56%를 차지하면서 2016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Taiwan Business Topics, 2021/12/27). 대
만은 공동학위과정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며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와의 인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국립교통대학(國立交通大學)은 델리인도공과대학(IIT)와 공동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반도체 및 광전자공학 분야의 인재 유치에 나섰

으며, 국립핑둥과기대학(國立屏東科技大學)은 브루나이에 위치한 새우

양식장에 학생들을 파견하기도 했다(Taipei Times, 2019/9/11). 공식적인 

외교가 어려운 대만이 인재교류를 활용해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견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과 동

시에 상대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2.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편승 시도 강화 

차이잉원 집권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은 대만이 신남향정책을 통해 탈중국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외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호주와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자 대

만의 주변국 역시 미국의 반중국 노선에 한 층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전략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더욱 첨예화되고 있으며 갈등 분야 역시 군

사와 이데올로기 부문을 포함해 전 방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대만을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은 남중국해와 더불어 미･중 간 군사적 갈

등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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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

속 중이며, 2021년 한 해 동안만 미 군함은 11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에

서 작전을 수행했다. 일례로 2021년 11월 미국 제7함대 대변인은 USS 
밀리우스(Milius)함의 대만해협의 통과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국제법에 

따라 공해를 통과하는 통상적인 일이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USNI News, 2021/ 
11/23). 중국은 이를 자국이 설정한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하는 한편,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제스처를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 외교부 측은 

최근 미국의 군함이 여러 차례 대만해협에서 이른 바 ‘근육자랑(大秀肌
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독립 세력에게 심각히 잘못된 신호를 보

내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中国外交部, 
2021/10/28).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

들과의 연대를 통한 다자적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가

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는 추세이다. 대표적

으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들 수 있다. 먼저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결성한 협의체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

본적 토대이기도 하다(연합뉴스, 2021/1/30). 대만해협에 대한 쿼드 국

가들의 입장 역시 정립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1년 8월에 개최된 

쿼드 고위관료회의에서 각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중국은 쿼드가 표면상 ‘규칙에 질서한 질서’를 내세우

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인식하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中国外交部, 2021/9/27). 다음으로 오커스는 쿼드와 마찬가지로 인도태

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창설된 협의체로서, 미국

과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커스의 대표적인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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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미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들 수 있다. 중국 측은 

오커스가 앵글로색슨족들이 만든 냉전의 잔재일 뿐이며,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中国
外交部, 2021/10/12).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앞

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만해협 등을 포함한 지역에

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

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

하고 지정학･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미국이 반드시 포섭

해야 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9년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

태평양전략 보고서는 대만과의 인도태평양 안보･안정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대만관계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나아가 

대만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위개입(defense engagement)’까지 언급했다(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보고서는 방위개입 차원에서 필수방위물자 제공, 방위수요평가 

참여, 그리고 무기판매 등을 명시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속에

서 양안관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과거의 입장에서 한 층 

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보

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비전과 접근 방식은 일본의 인도

태평양 구상,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개

념, 한국의 신남방정책, 그리고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명시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기반으로 대만과의 

고위급 교류 역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대만 역시 신남향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12월 차이잉원은 대만을 ‘자유롭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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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관자’로 규정하고 신남향정책을 활용한 참

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3월 차이잉원은 중국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를 경유해 태평양 3개국을 순방했으며, 
순방 직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만과 미국이 굳건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이 정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

주의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BBC中文, 2019/3/23). 
한편 미국과 대만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

며 이를 토대로 2019년엔 대만-미국 인도태평양 민주 통치협의(台美印
太民主治理諮商)라는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대만은 동 협

의체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1월 열린 제3차 협의에 참석한 쩡허우런(曾厚仁) 대만 외교부 정무차

장(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단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우

회적으로 비판하였다(中華民國外交部, 2021). 

 종합하자면, 미국으로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협력이 필

요한 상황이고, 대만 역시 탈중국화를 위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미국-대만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역시 구

체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행위이자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욱 심화하는 중인 바, 향후 양안 간 갈등 역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잉원 정부는 탈중국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신남향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

장한 구상임을 감안할 때, 신남향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대만의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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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대만의 시도는 국제정치학의 편승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이 대

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트에 따르면 냉전 시기 미국의 관리들은 편승 전략을 선호했다. 
즉, 미국이 강대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문제에 개입해야 만

이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자국에 편승할 것이며, 결국엔 상

대 진영(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Stephen 
M. Walt, 1985). 이러한 미국의 논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곧 일본과 인도, 호
주 등 자국의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가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만해협

은 중국 위협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미국은 다른 동맹 국가들

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해야만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론 대만이 자국에 편승하길 원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대만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

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그간 대만에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조금은 벗어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대만 신

남향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한 점은 대만으로 하여금 신

남향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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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종합 및 한국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미･중관계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이며,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리덩후이 

정부부터 이어져온 대만의 남향정책은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등

을 통한 소위 탈중국을 추구해왔으나,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

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대만정책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 모

호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 정부는 미국과 중국 그리

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만 했다. 마잉주 정

부 시기 추진된 남향정책이 전임 리덩후이, 천수이볜 정부와 달리 일정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 속에서 대만

이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균형 전략이 통했기 때문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동

아시아 국제질서 역시 큰 변동이 생겼으며, 대만의 대외정책 또한 강하

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작전을 정례

화하며 중국을 압박해나갔다. 또한 민주주의적 이념을 공유하는 대만

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는 대만 신남향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

하였다.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한편,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를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에 포함

시키는 등 탈중국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

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접근 방식이 대만 신남향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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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대만의 대중국 투자 규모 

감소와 아세안에 대한 투자 증가, 그리고 신남향정책 대상 국가 18개
국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외부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신남향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이잉원 정부의 

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만이 미국에게 편승하고

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수록 양안 간의 갈등 역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단,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대만문제에 대한 1972년 미･중합의를 강조하는 행태가 재차 나타나고 

이에 따라 대만이 또다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다.25) 하지만 전방위로 치닫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그리

고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이 같

은 역사적 관행의 완전한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

창한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의 결속을 통한 미국 이익 달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보

다 커질 것이며 대만 신남향정책에도 보다 많은 기회와 선택지가 주어

질 것이다.26)

이 연구는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기존 역대 대만 

정부의 남향정책과 대비해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미･중 전략적 경쟁 과정서 대만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

25)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회담인 2021년 11월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은 대만은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고 언급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으켰다. 관련 내용은 장영희(2022: 42-46) 및 머니투데이 (2021/11/18) 기사 참고. 한편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2021년 12월 개최한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

급 인사를 초청함으로써 대만이 참여하는 동맹 강화를 활용한 중국 압박이라는 대중국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한겨레신문 (2021/12/13) 참고. 
26) 미국 전략경쟁 구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만의 지정학･지경학적 가치에 대해서

는 장영희(2021: 43-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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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대만 신남향정책의 갖는 대외여건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만 신남향정책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비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정책 모두 2010년대 후반 제시된 대표적 대외전

략 중 하나이며, 총통부(신남향정책판공실)와 청와대(신남방정책특별위

원회)라는 최고 기관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 신남방정

책특별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을 통

해 새로운 대외전략의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정책 모두 단순한 경제무역 활성화를 넘어서 활발한 인

적교류를 통해 대상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주지하다시피 대

만 신남향정책의 4대 협력 분야 중 하나는 인재교류이다. 한편 한국 정

부의 신남방정책의 모토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상품교역이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

화예술, 그리고 인적교류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신남

방정책 추진 이래 한국은 ‘아세안 교수초청장학사업’, ‘정부초청장학사

업’, ‘아세안 지역 내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한 인적 교

류 활성화를 추진 중인 바, 이는 대만 신남향정책이 지향하는 사람 중

심의 협력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의 정책 간에는 다음과 같

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총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대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 국가 등 

총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아세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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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소위 ‘선택과 집중’ 전략으

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만의 신남향정책이 ‘남쪽’으로 집중된 데 반해 한국의 신

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대

외정책으로서, △한국-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남북러 3
각협력 활성화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
반도가 중심이 되어 서쪽으로는 몰도바와 벨라루스, 그리고 남쪽으로

는 인도까지 뻗어나가는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현재 ‘평화와 번

영’이라는 비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주장하였듯이,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대만의 신

남향정책은 미국에 대한 ‘편승’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 반해 한

국의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

하며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한미 양국은 2019년 11
월 열린 고위급 경제협의회(차관급)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

략 간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에

는 한미 양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개방성과 포용

성, 투명성,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 원칙에 따른 협력 노력을 지속해왔

으며, 향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아가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했을 

당시 “일대일로 구상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연계는 양국을 비롯한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인류 공영을 이끄는 힘찬 물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열린 제25차 한중 경제공동

위원회에서 양국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일대일로’ 간 연계 협력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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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특징은 결국 한국과 대만이 처한 외부적 국제환경의 차이점

으로부터 기인하다. 아세안 등의 지역에서 중국과 정치안보적으로 경

합해야 하는 대만과 달리, 한국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를 포함한 북방

지역과의 연계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관계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보다 많은 정책적 자율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벗어나 미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동맹, 그리고 

대중국 견제연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

고 있다. 그러나 대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이 갖는 대외공간의 자

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기존의 ‘균형’과 ‘편
승’을 넘은 새로운 외교적 선택지를 향한 발걸음이어야 한다.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규범, 규칙, 절차

를 만들어 현안을 해결하고 위협을 종식하는 동시에 분쟁 상황의 재발

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협력과 통합의 질서 만들기’를 위한 지향을 

가져야 한다.27)

27) 미중 사이의 선택이 아닌 ‘초월적 외교’를 통한 협력의 통합의 역내질서 만들기가 필요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정인(2020: 294-3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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